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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8. 11.(화)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 법무부, 관계부처와「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개최 

- 광복 81주년 맞아 8개 부처와‘동포 정책’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

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

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부처) 과기부, 외교부, 고용부, 성평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유관부처 간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6. 2.) 후,

6개월도 안 되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81,447명에서 31,18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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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고 발표하며, 재외동포(F-4) 자격취득에 있어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 ‘(붙임1)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현황’ 참조

이어 향후 동포정책 이행방안이 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에 앞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 각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 △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인 한재용 국적‧통합정책

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

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2-2110-4491)

동포체류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훈 (02-21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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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현황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6. 1월2026. 2월2026. 3월2026. 4월2026. 5월2026. 6월 2026. 7월

재외동포
(F-4)

556,045
(87.2%)

556,211
(87.4%)

565,347
(89.0%)

582,808
(91.4%)

594,491
(93.3%)

602,101
(94.4%)

607,249
(94.9%)

방문취업
(H-2)

81,770
(12.8%)

80,108
(12.6%)

70,431
(11.0%)

54,823
(8.6%)

43,026
(6.7%)

35,678
(5.6%)

31,186
(5.1%)

합 계 637,815 636,319 635,778 637,631 637,517 637,779 638,435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일인 ’26. 2. 12. 기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수는 81,447명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현황(’26. 2. 12.~7. 31.)

○ 방문취업(H-2) 자격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 48,905명

○ 방문취업(H-2) 자격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자 : 44,340명



- 4 -

붙임2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외국인정책의 주요사항 심의·조정  ※ (간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정부위원(20명) 민간위원(9명)

중앙행정기관의 장 학계 전문가 등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차관)

외국인정책위원회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 위임안건 처리
 ※ (간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8명)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국장급)
학계 전문가 등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과장급 11명) (과장급 19명) (과장급 6명) (과장급 24명) (과장급 8명)

과기부, 법무부 법무부,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법무부, 교육부

재경부, 기획처 기획처, 교육부 노동부, 국정원 행안부, 농식품부 행안부,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과기부, 외교부 경찰청, 해경청* 노동부, 성평등부 복지부, 노동부

문체부, 산업부 행안부, 문체부 경찰청 성평등부, 동포청*

노동부, 국정원 농식품부, 산업부 광역지자체(17개)

중기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국정원, 데이터처

경찰청, 병무청*

동포청*

     ＊ : 실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기관임


